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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되었으며, 학습과 소통, 여가, 정체성 형성 전

반을 매개하는 핵심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음. 또래 관계는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지되고, 정보 탐색과 여가 

소비는 알고리즘이 배열한 피드를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는 과도한 사용이 집중력 저하, 수면 

불안정, 정서적 어려움 등과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즉각적 보상과 지속적 추천으로 구성된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과 맞물려 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이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절제력 부족을 넘어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

●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이용을 법·

제도 차원의 개입 대상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최근 규제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령 

보호 장치,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본 설정값 등 플랫폼 설계 요소를 직접 규제 대상

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동시에 부모 지원과 학교 교육을 병행하여, 규제와 역량 강화를 결합

하는 접근이 확산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2024년 이후 관련 입법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

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책은 학교 공간 내 행위 통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플랫폼 설계 책임, 부모 지원 체계, 통합적 온라인 안전 인프라 구축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

지 않은 상태임. 방과 후와 가정, 이동 시간 등 학교 밖 환경을 고려할 때, 교실 내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에 본 리포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이용 규제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책 구조 속에서 제도화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특히 플랫폼 책임 강화, 연령 기준 설

정, 행정 집행 구조, 부모 및 학교 지원 체계의 결합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정책 논의에 필요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 미국: 플랫폼 책임 강화 시도와 수정헌법의 제약

● �미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과의존 문제는 오랫동안 가정 내 양육 방식과 개인의 자기조절 문

제로 이해되어 왔음.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인식의 변화가 시작됨. 정신건강학, 미디어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축적된 실증 연구, 특히 청소년 우울·불안, 자살 사고 증가와 스마트폰·SNS 사용 패턴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단순한 ‘사용 시간’보다 플랫폼의 설계 방식과 노출 구조가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을 지적해 왔기 때문임(Weigle & Shafi,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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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체류 시

간을 연장하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는 경향을 보임(Ruiz et al, 2024). 

- �이러한 설계는 성인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플랫폼 이용을 쉽게 중단

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부각되었음. 

- �그 결과 미국에서는 과의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시간 관리 실패’가 아니라, 위험이 내재된 디지털 환경에 아동·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로 재정의되기 시작함

●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미국의 정책 대응은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

거나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즉 ①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규제 장치와 ②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환경과 이용 방식을 실제로 조율·개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페어런팅 정책을 병렬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임.

● �이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제도적 특성과도 맞물려,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 교육 자원이 결합된 분산형 정

책 구조라는 특징을 가짐. 이러한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2024년 7월, 연방 차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 아동·청

소년 온라인 안전법(KOSA, Kids Online Safety Act)｣ 이 있음. KOSA는 온라인상 17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하 알고리즘)’을 제한하며 부모가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KOSA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 명시적인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있음. 

- �‘주의의무’란 온라인상 아동이 입는 피해에 일정 요인을 기여한 플랫폼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제102조). 

-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입는 피해에는 우울과 불안, 섭식장애, 자살·자해 위험, 강박적 사용 패턴, 아동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에 관한 콘텐츠 등이 포함됨(제102조).

● �KOSA의 핵심적인 특징은 콘텐츠 규제를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에 개입한다는 점임. 법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과 같이 사용 시간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기능을 중독적 설계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 

- �특히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알고리즘 추천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온 기존 플랫폼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조치로, 아동·청소년에게 추천

을 거부할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KOSA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통해 부모의 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제103

조). 부모는 자녀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통제할 수 있고, 자녀의 온라인 사용 시간에 대한 지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시간뿐 아니라, 구매 및 거래에 관한 설정까지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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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기서 핵심은 부모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개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

록 플랫폼에 기술적·제도적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임

● �다만 KOSA는 ‘유해한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여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

며, 특히 LGBTQ 청소년 정보 접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됨(Villarreal, 2025.05.15). 

현재까지는 최종 제정 단계에 이르지 않아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소송 가능성은 높

다는 전망이 우세함.

● �연방 차원의 KOSA 논의와 병행해, 주(州) 차원에서도 ‘연령 확인·부모 동의’ 또는 ‘중독적 설계(알고리즘 피

드) 제한’을 앞세운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 다만 이 흐름은 곧바로 헌법(특히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 익명성, 과잉규제 여부라는 암초를 만나, ‘입법–소송–집행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임

- �먼저, 일부 주는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16세(또는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는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법을 추진해 왔음. 유타, 조지아 등에서 이런 유형의 법을 상정했는

데,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광범위한 계정 제한과 신원 확인 요구가 과도하게 표현

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함. 그 결과 조지아의 경우, 시행을 앞두고 연방 법원이 가처분을 내

린 바 있음(Kramon, 2024, 10.01).

- �계정 자체를 막는 방식이 헌법적 저항에 자주 부딪히자, 규제의 초점을 ‘중독적·개인화 설계’로 이동시키는 주들도 

등장함. 뉴욕주는 2024년 청소년에게 개인 맞춤형(알고리즘) 피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등 예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을 통과시켜(일명 SAFE for Kids 관련 입법 패키지) ‘시간·행위 통제’가 아니라 노

출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접근을 강화함1).

- �주 단위 입법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위헌(또는 집행정지) 판단도 함께 누적되고 있음. 예컨대 아칸소의 ‘소셜미디

어 연령 인증’ 입법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거론됨(Harvard Law Review, 

2025)

- �그렇다고 모든 주의 규제가 동일하게 ‘무력화’되는 것은 아님. 미시시피의 경우에는 ‘연령 확인’ 법을 둘러싼 다툼에

서, 연방대법원이 본안 판단 전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이 효력을 유지한 채로 소송이 진행되

기도 했음. 즉, 동일한 ‘연령 확인’이라도 법 설계의 범위·대상·수단의 침해 정도에 따라 사법 판단의 속도와 결과

가 엇갈리고 있음(Pettus & Gates, 2025, 07,18).

● �이처럼 주 차원의 규제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동시에 사법 심사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임. 이 때문에 미

국의 청소년 SNS 규제 논의는 단순히 ‘금지/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설계 규제가 헌법적 기준(최

소침해, 과잉금지, 익명표현 보호 등)을 통과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1)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URL: https://ag.ny.gov/press-release/2025/attorney-general-james-releases-proposed-rules-safe-kids-
act-restrict-addictive

https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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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연령 확인 제도는 별도의 논쟁을 낳고 있음. 연령 인증은 사실상 신분증 제출이나 생체 정보 활용을 

수반할 수 있기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VPN 사용, 부모 계정 공유, 해외 플랫폼 이용 등 다양한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

문도 제기됨. 이러한 맥락에서 최소연령을 설정해 직접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법적·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

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Chayka, 2025. 08. 06).

● �한편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별도로, 사법적 집행과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권고, 민간 및 학교 기반 대응을 병행

하는 분산적 구조를 발전시켜 왔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근거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보건총감 권고는 플랫폼의 자율적 안전 조치와 

부모 지원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즉, 강력한 단일 입법 규제보다는 법 집행, 정책 권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참여가 결합된 다층적 대응 방식이 특징적임.

- �예를 들어,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 Parent-Teacher Association)의 ‘PTA Connected’를 비롯해 커몬 센스 미디

어(Common Sense Media)와 가족 온라인 안전 연구소(FOSI,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등은 연령별 가이

드와 부모 대상 디지털 페어런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시민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교육 및 지원 체계는 규제를 대체하기보다는, 부모의 이해와 개입 역량을 보완하는 실천

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림 1  |  FOSI(가족온라인안전연구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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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미국은 청소년 온라인 위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매우 높으나,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표현

의 자유 보호 전통으로 인해 강력한 이용 금지 중심의 규제 모델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존재함. 이에 따라 연

방 차원에서는 전면적 금지보다는 규제 집행과 정책 권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우회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주(州) 차원에서는 최소연령을 설정해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입법 실험이 반복되고 있으나, 상당수 법안

이 사법적 심사를 거치며 효력이 정지되거나 제동이 걸리고 있음. 그 결과 미국의 대응 모델은 중앙집중적 통

제 체계라기보다는 입법 실험과 사법 심사, 부모·학교·민간 기반 대응이 병행되는 분산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헌법적 제약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와 표

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음.

Ⅲ. 영국: 플랫폼 ‘주의의무’와 사전적 위험관리 중심의 온라인 안전 규제

● �영국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는 ‘사용 시간 제한’이나 ‘학교 내 스마트폰 통제’보다, 플랫폼의 추천 구

조와 설계 메커니즘이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됨.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 계기

는 2017년 14세 소녀 몰리 러셀(Molly Russell) 사망 사건임. 이후 관련 조사에서 자해 및 자살 관련 콘텐츠

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연쇄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면서, ‘알고리즘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됨. 이 

사건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나 부모의 감독 부족이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구조에 두어야 한

다는 인식을 확산시킴(Crawford, 2023.11.29.).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23년 10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발효됨.

● �「온라인 안전법」은 규제의 초점을 학교나 개인 이용 행위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에 두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하는 체계를 도입하였음. 법은 규제 대상을 ‘사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s)’와 ‘검색 

서비스(search services)’로 구분하고,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서비스 제

공자에게 법적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함. 

- �사용자 간 서비스에는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게임·앱 등 이용자 상호작용과 콘텐

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 의무가 적용됨

- �반면 검색 서비스는 정보 탐색과 노출 구조를 중심으로 위험 관리 의무가 설계되며, 구글과 같은 대형 검색엔진이 

이에 해당함.

●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 플랫폼에 다양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불법·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은 아

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법률상 유형화하고(제61조·제62조), 위험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관리 수

준을 달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콘텐츠는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primary priority content)’와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content)’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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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에는 음란물, 자살·자해 조장·미화 콘텐츠,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이는 최

우선적 차단 대상으로 간주됨.

- �‘우선순위 콘텐츠’에는 인종·종교·성별·성적지향·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괴롭힘, 심각한 폭력 묘사, 

위험한 도전·스턴트 행위 조장, 약물 자가 투여 조장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연령 확인 결과에 따라 접근 제한 또는 

노출 축소 조치가 적용됨

● �이와 함께 플랫폼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신고·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0

조·제31조),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아동접근평가의무’와(제35조·제36조), 

접근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서비스 내 콘텐츠 및 알고리즘 구조가 초래할 위험을 분석·완화하는 ‘아동위험평

가의무’를 부담함(제11조·제28조). 

● �영국 규제의 핵심은 사후 삭제가 아니라 ‘사전적 위험관리’에 있음. 다시 말해,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하며, 접근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완화하는 조치를 설계해야 함.

- �이 평가는 추천 알고리즘, 연쇄 노출 구조, 자동재생·무한 스크롤·푸시 알림과 같은 체류 시간 확대 설계, 신고·

차단 기능의 접근성 등 플랫폼 구조 전반을 포괄함.

- �즉, ‘문제 콘텐츠 제거’보다 ‘위험을 발생시키는 설계 구조의 점검과 수정’을 규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이러한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영국은 독립 감독기관인 오프콤(Ofcom)에 광범

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함. 오프콤은 플랫폼의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

며, 연령 보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과징금은 1,800

만 파운드(약 353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 압력을 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즉, 단순한 권고나 자율 규제에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 

집행을 전제로 한 모델임.

● �사전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라인 안전법」은 ‘연령 보증(age assurance)’ 제

도를 도입함. 이는 단순한 자기신고를 넘어 디지털 신분증, 얼굴 연령 추정 기술,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신뢰 가능하게 확인하거나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장치임.  

- �최근 오프콤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8-14세 아동·청소년이 한 달 안에 포르노 사이트 혹은 플랫폼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3%는 8-9세로 가장 어린 나이를 차지하였고2), 청소년의 16%는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접했음3). 따

라서 플랫폼들로 하여금 연령 보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에 

2) �Ofcom. URL: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protecting-children/age-checks-for-online-safety--what-you-need-to-know-as-a-

user

3) �GOV・UK. URL:https://www.gov.uk/government/news/keeping-children-safe-online-changes-to-the-online-safety-act-explained

https
https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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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속적

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온라인 안전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아동의 SNS 접근 연령과 중독적 설계 요소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아동의 SNS 이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무한 

스크롤’, ‘연속 접속 보상’과 같은 체류 시간 확대 기능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의 절차에 착수함. 이는 기

존 법이 위험 평가와 플랫폼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

치로 이해됨(Stacey & Milmo, 2026.02.26). 

- �현재 상원에는 아동 복지 및 학교 관련 법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초당

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영국이 플랫폼 구조 책임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연령 접근 제한과 중독성 설계 통제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법률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학교·시민사회가 참여하

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안전한 인터넷 센터(UK Safer Internet Centre)와 범정부·민관 협의체인 인터넷 안전 위원회(UKCIS,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는 부모 대상 온라인 안전 가이드와 플랫폼별 기능 설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작·배포함.

- �인터넷 안전 이슈 대응 비영리단체인 Internet Matters, 영국 최대 아동 보호 단체인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그리고 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

회적 기업 Parent Zone 등과 협력하여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 설정 방법과 대화 가이드를 제공하며, 학교와 지

역사회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Safer Internet Day’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안전 논의를 일회성 통제가 아니라 지속적 가정 내 실천으로 연

결하고 있음.

표 1  |  ‘안전한 스크린 환경을 위한 보건 전문가 연대’의 연령별 스크린 사용 가이드

출생~24개월 원칙적으로 스크린 사용 금지
영상통화(video chatting)를 제외한 스크린 노출은 권장되지 않음. 

언어 발달 지연,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 강조

만2~5세 하루 최대 30분 이내
짧고 선별된 콘텐츠만 허용. 스마트폰보다 태블릿·TV 등 큰 화면 사용 권장. 

보호자와 함께 보며 대화하는 공동 시청(co-viewing) 강조

만6~10세
평일 1~2시간 이내, 주말 최대 

2시간
스크린 사용이 수면·식사·신체활동을 침해하지 않는지가 판단 기준. 식사 

중·취침 전 스크린 사용 금지, 가족과의 스크린 없는 시간 확보 권장

만11~17세
평일 1~2시간, 주말 최대 3시

간 권고(참고 기준)
사용 시간보다 영향 중심 평가강조. SNS·숏폼 영상의 반복 소비가 집중력·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의

전 연령 공통
취침 전 최소 1시간 스크린 사

용 금지
‘수면 건강’ 핵심 원칙. 침실 내 스마트폰·태블릿·컴퓨터 비치 금지, 알람시

계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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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영국 모델은 규제의 출발점을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플랫폼 구조’에 두고, 법적 의무·강력한 감독 

및 집행체계·연령 보증·공중보건 지침·부모 지원 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온라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다만 연령 보증의 개인정보 문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산업 부담, 집행 가능성 등은 지속적으로 조정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용 환경 변화에 방점을 둔 규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

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IV. 프랑스: 국가 주도의 연령 기준 설정과 디지털 이용 환경 재구성

● �프랑스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크린 과다 노출 문제를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가정의 통제 실

패로 보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재설계해야 할 ‘생활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해 왔음. 

- �공중보건국(Santé Publique France)과 메디아메트리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일일 평균 스크린 노출 시

간은 약 3시간 수준이며, 코로나19 봉쇄기에는 6~12세 아동의 노출 시간이 7시간에 이르렀다는 결과도 제시됨. 

- �스마트폰 최초 보유 연령이 평균 9세 전후로 낮아지고, 수면 장애·집중력 저하·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공중보

건 의제로 부상하면서 부모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지적됨(Bousquet-Bérard & Pascal, 2024)

- �부모의 절반가량이 디지털 생활 지도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에 따라, 규제와 부모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공식화됨(Labo Societe numerique, 2022.02.24.). 이는 이후 연령 기준 설정, 학

교 규칙 강화, 플랫폼 책임 확대 논의로 이어지는 정책적 출발점이 됨.

● �이러한 문제 인식은 연령별 스크린 이용 원칙을 보건·교육 정책 및 법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됨. 예컨

대 교육부는 발달 단계에 따라 접근 가능성과 사용 범위를 차등화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프랑스 교육부, 

2025.09.08).

- �만 3세 미만은 발달 저해 우려를 근거로 스크린 노출을 전면 금지하며, 2025년 7월부터는 영유아 보육시설 내 디

지털 기기 사용 금지가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됨.

- �만 3~6세는 성인 동반 하에 교육적 목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상적·신체적 놀이를 우선하도록 권

고함.

- �만 9~12세는 개인 스마트폰 제공을 지양하고 SNS 이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인터넷 사용 시 부모의 능동

적 감독을 전제로 함.

- �만 12~15세는 제한적 자율성을 인정하되 SNS 접근은 여전히 제한하고, 15세 이후부터 점진적 자율성을 부여함.

- �이러한 기준은 보건·교육 차원의 생활 규범에 해당하며, 이후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연령 기준과 병행하여 작

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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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간에서는 연령 원칙이 법적 규제로 구체화되어, 학생과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으로 발

전함. 일례로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L.511-5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

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2024~2025학년도 도입된 ‘디지털 쉼표(pause numérique)’ 정책은 등교 후 학생의 기기를 수거·봉인해 수업 종

료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는 사용 시간 조절이 아니라 학습 공간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202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 전면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 의제로 제기됨. 그 주요 배경은 학습권 보

호와 생성형 AI의 오남용 대응, 시험 부정 방지 등으로 알려짐. 다만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 학생 자율성 침해 논란 

등은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음.

● �플랫폼 차원에서는 2023년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및 온라인 혐오 방지에 관한 법률(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을 통해 ‘디

지털 성년(majorité numérique)’을 15세로 설정함. 즉,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

화하고, 보호자가 자녀 계정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동의의 최소 연령을 명확히 

설정한 조치임. 그러나 자기신고식 연령 고지의 한계와 우회 이용 문제로 인해, 형식적 동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됨.

● �연령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는 성인물 사이트 규제 경험을 확대 적용함.  2020년 7월 30일 

법률을 근거로 연령 확인이 불충분한 성인 사이트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접근 차단이 가능해졌으며, 2024

년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를 위한 법률(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에 따라 감독기관 ARCOM이 미성년자 접근이 가능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해 

직접 제재 및 접속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단순 체크박스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연령 인증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실제 차단과 

재정적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됨4). 

- �이는 연령 제한을 선언적 규범에서 집행 가능한 통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이러한 집행 모델은 최근 SNS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2026년 1월 26일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미성년

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5).

4) �이 재정 제재는 최대 €150,000 또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제외 전 세계 매출의 2%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음. 또

한 반복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제재는 한층 강화되며, 최대 €250,000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이 법안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음.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법안 내용 출처: Vie Publique(2026.01.27.). 

URL:https://www.vie-publique.fr/loi/301799-proteger-les-mineurs-risques-des-reseaux-sociaux-proposition-de-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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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은 플랫폼에 연령 확인 도구 도입을 의무화하고, 15세 미만 신규 계정 개설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며, 기존 

미성년 계정에 대한 정비 조치도 요구함.

- �이는 부모 동의를 중심으로 했던 2023년 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플랫폼 자체에 연령 확인과 접근 통제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됨.

- �입법 과정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특정 기업이 아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범 형태로 조정됨.

● �한편, 2025년 12월 상원에서 1차 통과된 「청소년의 스크린 노출 위험 및 소셜미디어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법안」6)은 보다 포괄적인 예방·교육 중심 접근을 제시하고 있음. 이 법안은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을 금지하고, 13~16세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최소 연령 체계를 명확히 하며, 플랫폼에 강력한 기술적 연

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함. 동시에 보건·의료·영유아·교육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위험 및 

생성형 AI 사용 위험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 대상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함.

- �모든 미성년자에게 디지털 위험에 대한 정기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결 기기(스마트폰·태블릿 등)의 

광고 및 포장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됨.

- �또한 학교는 교칙에 스마트폰 비사용 조직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디지털 쉼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됨.

- �이 법안은 규제와 함께 공중보건·교육·광고 정책을 결합한 다층적 대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을 확장

하는 성격을 지님.

● �이처럼 프랑스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모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음.

- �2022년 프랑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합리적인 스크린 이용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부모 대상 정보 제공, 

학교 기반 미디어 교육, 현장 지원 인프라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함.

- �정부 포털 ‘내 아이를 지켜요(Je protège mon enfant)’는 연령별 위험 신호, 플랫폼 설정 방법, 상담 및 신고 경로 등

을 통합 제공하는 공적 지원 도구로 기능함 

- �이는 규제가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완

적 구조임.

6) �이 법안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음.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jeunes des risques liés à l'exposition aux écrans et des méfaits des 
réseaux sociaux, et à les accompagner vers un usage raisonné du numérique(스크린 노출로 인한 위험과 소셜미디어의 폐해로부터 청소

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절제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법안 내용 출처: Vie Publique( 2025. 12. 

19). URL: https://www.vie-publique.fr/loi/301453-proteger-les-jeunes-des-ecrans-et-reseaux-sociaux-proposition-de-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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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정부 포털 ‘내 아이를 지켜요(Je protège mon enfant)’ 웹사이트

● �이처럼 프랑스 모델은 법률을 통해 이용 가능 연령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 공간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플랫폼 차원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 중심의 집행 체계와 부

모 지원 정책을 결합한 ‘공적 환경 재설계’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

니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는 경로와 노출되는 콘텐츠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려는 시

도라는 점에서 이용 환경 중심 규제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연령 확인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유럽

연합(EU) 법체계와의 정합성,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문제는 이러한 규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음.

V. 호주: 공중보건 의제화와 행정 집행 중심의 플랫폼 규제

●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위험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중보건 및 아동 안전 의제로 규정해 온 대표적 국가임. 온라인 괴롭힘, 이미지 기반 성적 침해, 폭력 영상

의 확산, 아동 성착취물 노출 등은 단순한 이용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위해로 간주되며, 이러한 위험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확산 구조를 통해 빠르게 증폭된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핵심 전제가 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호주는 ‘청소년이 왜 오래 사용하는가’라는 질문보다 ‘플랫

폼 환경에서 어떤 위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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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 인식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구

체화되었음. 이 법은 사이버 괴롭힘, 이미지 기반 침해, 아동 성착취물 등 중대한 온라인 위해에 대해 삭제 명령 

및 차단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탐지와 신속한 대응 

의무를 부과하였음.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안전국

이 플랫폼에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6조). 집행의 중심에는 독립 규제기관인 온라인안

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명령, 차단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7). 이는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적 책임과 행정 집행을 명확히 한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이러한 집행 중심 규제의 연장선에서, 2024년 11월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소셜미디어 최소연령)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을 통과시켜 소셜미디어 이용 최

소연령을 16세로 명시하였음. 이는 세계 최초로 법률에 소셜미디어 최소연령을 규정한 사례로, 16세 미만 아

동·청소년이 일정 범주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이는 콘텐츠 차단 중심 접근이 아니라, 계정 기반 접근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

제와 구별됨. 규제의 책임은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미이행 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5년 12월부터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틱톡, 메타, 인스타그램, 스냅챗, X, 유튜브 등 추천·상호작용 구조를 갖춘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됨.

-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최소연령 제도는 연령 확인 기술의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긴장을 동반하고 있음. 연령을 신뢰 

가능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과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며, 이는 감시 확대 및 데이

터 오남용 우려를 야기함. 또한 부모 명의 계정 사용, 해외 플랫폼 우회 이용 등 회피 가능성 역시 현실적 한계

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연령보장 기술 시범사업(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정확성과 위험성을 비

교 검토함.

- �온라인안전국은 연령 인증 기술이 차별, 오인식, 데이터 과잉 수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

함(Taylor, 2025. 08. 31).

7) �eSafety Commissioner. URL:https://www.esafety.gov.au/about-us/what-w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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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최소연령 정책은 강력한 국가 개입 사례이면서 동시에 권리와 기술의 균형 문제를 드러내는 실험적 제도

로 평가됨.

● �플랫폼 규제와 병행하여, 호주는 생활 환경 차원의 개입과 학교 규제를 통해 일상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음. 호

주 보건당국의 「24시간 활동 가이드라인」은 스크린 사용을 단순히 줄여야 할 시간 변수로 보지 않고, 신체 활

동·좌식 행동·수면과의 균형 속에서 관리해야 할 요소로 제시함. 이는 스크린 시간을 독립적으로 통제하기

보다 생활 리듬 전체를 조정하는 접근임.

표 2  |  호주 정부의 연령대별 스크린 사용 시간 가이드라인(레크리에이션·오락 목적 기준)

만2세 미만 원칙적으로 스크린 사용 권장하지 않음(영상통화 제외)

만2–5세 하루 최대 1시간 이내

만5–17세 하루 최대 2시간 이내(학업 목적 제외)

※ 모든 연령대에서 “적을수록 좋음(as little as possible)” 원칙이 반복적으로 강조됨.

● �이와 더불어 학교 차원의 휴대전화 제한도 광범위하게 도입됨. 예컨대 빅토리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등 

주요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정책 목적은 

수업 집중도 향상, 사이버 괴롭힘 예방, 대면 상호작용 회복 등임. 다만 학업 성취 및 정신 건강 개선 효과에 대

한 실증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함.

●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는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안전 체계임. 온라인안전국은 단순한 집행 기관을 넘어, 피해 구제·플랫폼 감독·부모 지원·학교 교

육·대중 인식 제고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온라인 안전 허브로 기능함. 이는 처벌 중심 모델이라기보다, 신속

한 집행과 예방·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다층적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이미지 기반 성적 침해, 성착취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해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

사 후 플랫폼에 삭제·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며, 기

한 내 미이행 시 제재가 가능함.

- �부모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디지털 이용 조언, 플랫폼 안전 설정 방법, 스크린 시간 관리 전략, 온라인 괴롭힘 대응 가

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정 화면을 기준으로 한 실천적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특징임.

- �다언어 자료, 무료 웨비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배경 가정과 취약 집단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함.

- �학교를 위해 「온라인 안전 교육 우수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온라인 안전을 디지털 시민성·사회정서학습·

비판적 사고 교육과 연계하도록 권고함. 이는 호주 교육과정·평가·보고청(ACARA)의 국가교육과정과 연동되

어, 온라인 안전을 범교과 역량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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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호주는 플랫폼 책임의 법제화, 계정 기반 최소연령 제한, 학교 환경 재구성, 생활 리듬 관리, 그리고 

온라인안전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위험을 개인의 

자기조절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위해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한 국가 개입형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음. 동시에 연

령 확인의 실효성,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규제 우회 가능성이라는 정책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야 하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VI. 각국의 스마트폰·SNS 규제 비교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는 서로 다른 법제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청소년 스마트폰·SNS 규제를 설계하고 있

으나, 공통적으로 규제의 초점을 ‘이용자의 행위 통제’가 아니라 ‘위험을 생성·증폭시키는 디지털 환경’에 두

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함. 

- �미국은 알고리즘 추천 구조와 중독적 설계 요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를 전개하는 한편, 수정헌법에 

따른 사법 심사가 병행되는 분권적 구조 속에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조정해 나가고 있음. 

-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서비스 유형별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연령 보증 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플랫폼

의 사전적 위험관리 책임을 체계화하였으며, 감독기관인 오프콤(Ofcom)을 중심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구

축함. 

- �프랑스는 15세 디지털 성년을 법제화하고 학교 공간에서의 스마트폰 제한과 연계하는 등 연령 기준과 생활·교육 

환경을 결합한 국가 주도형 재설계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 �호주는 16세 소셜미디어 최소연령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중심으로 삭

제·차단 명령과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집행 중심 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책임을 강하게 관철하려는 특

징을 보임.

● �이들 국가의 사례는 청소년 과의존과 온라인 위해를 단순한 ‘사용 시간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본 설정값, 상호작용 유도 설계 등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이 결합된 환경적 위

험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이는 ‘행위 통제’ 중심 접근에서 ‘환경 책임’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책임의 

위치를 개인과 가정에서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구조로 이동시키는 정책적 재배치를 보여줌.

● �동시에 국가별 제도적 조건과 집행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미국은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

호가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광범위한 연령 인증을 의

무화하는 입법이 반복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법–소송–집행정지가 순환되는 구조적 특

징을 보임. 영국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권리 보장 원칙을 전제로 연령 보증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오프콤을 중심으로 사전적 위험관리 의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구축함. 프랑스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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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적용을 받는 구조 속에서 연령 확인과 접근 통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으

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례성 원칙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아울러 호주는 강력한 행정 집행 

권한과 고액 과징금 체계를 통해 플랫폼 책임을 직접적으로 관철하는 집행 중심 구조를 발전시켜 왔음. 즉, 동

일한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 아래에서도 헌법적 제약의 강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의 관계, 감독기관의 

권한 범위, 집행 강도 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  |  해외 주요국 아동·청소년 스마트폰·SNS 규제 비교

항목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문제 인식의 
출발점

-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중독적 알고리즘 문제 
제기

- �몰리 러셀 사건 이후 플
랫폼의 추천·확산 구조 
책임 강조

- �디지털 과노출은‘이용 
환경’ 문제로 인식. 

- �국가가 환경을 재설계해
야 한다는 접근 

- �사이버폭력·성착취 등 
구조적 온라인 위해→ 
공중보건 의제화

핵심 법·제도

- �KOSA(연방, 2024년 상
원 통과·입법 논의 중)

- �SAFE for Kids 관련 주
(州) 입법(뉴욕 등)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 �디지털 성년(15세) 제도
(2023)

- �「디지털 공간 보안 및 규
제 법」(2024)

-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2021) 

- �2024년 「온라인 안전법」 개
정: 소셜 미디어 최소연령

연령 기준
- �연방: 17세 미만 보호 
- �주별:14~18세 상이

- �법상18세 미만 보호
- �16세 미만 SNS 제한 추

가 논의 중

- �15세 미만 SNS 가입 시 
부모 동의

- �15세 미만 접근 제한 강
화 입법 추진

- �16세 미만 SNS 계정 생
성·유지 금지(법제화, 집
행 단계)

플랫폼 의무
- �알고리즘 추천 제한 옵

션 제공
- �부모 통제 도구 제공 의무

- �서비스 유형별 주의의무
(duty of care)

- �아동 접근·위험 평가 의무

- �연령 확인 의무 강화
- �성 인 물  규 제  경 험 을 

SNS로 확장

- �합리적 연령 차단 조치 
의무

- �삭제·차단 명령 이행 의무

유해 콘텐츠 
규제 방식

- �정신건강 위해 및 중독
적 설계 요소 중심 접근 

- �‘주요 우선순위’·‘우선순
위’ 콘텐츠 단계별 구분

- �연령 기준 중심 접근 통제
- �불법·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차단 중심

연령 확인 
방식

- �주별 상이: 신분증, 부모 
동의 등 

-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보증(age assurance)’ 
요구

- �단순 체크박스 불인정 
기술적 인증 요구(성인
물 규제 경험 기반)

- �합리적 조치 의무
- �디지털 ID·얼굴 연령 추

정 등 허용

집행 구조
- �연방·주 분권 구조
- �사법 심사를 통한 규제 

범위 조정

- �오프콤 중심 강한 감독·
과징금 권한

- �ARCOM 중심 차단·행정 
제재 권한

- �온라인안전국 중심 강한 
행정 집행

제재 수준
- �과징금, 민사 소송 가능
- �위헌 소송 빈번

- �최대1,800만 파운드 또
는 전세계 매출의10%

- �차단 명령+ 매출 연동 과
징금

- �최대4,950만AUD 과징금

학교·교육 
정책

- �주·학교별  규정 상이
- �교육부 가이드라인 기반
학교별 자율 규정에 따른 
스마트폰 제한

 - �초·중학교 스마트폰 사
용 법적 금지

- ‘디지털 쉼표’ 정책 운영
- �연령별 스크린 가이드 제시

- �온라인 안전 교육 프레
임워크

- �ACARA 교육과정 연계

최근 확장 
동향

- �알고리즘 책임 강화 논
의 지속

- �16세 미만 SNS 추가 제
한 검토

- �중독적 설계 요소 규제 
논의

- �15세 미만 SNS 접근 제
한 강화

- �학교 교육·부모 지원 제
도화 확대

- �소셜미디어 최소연령
(16세) 본격 시행

● �한국 역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SNS 중독,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정책 

논의는 여전히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같은 행위 통제 장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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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실 내 질서 회복이라는 제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플랫폼의 추천 구조와 상업적 체류 시간 확대 전략

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적 대응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국내 주요 SNS가 대부분 글로벌 사업자라는 

점, 국제 통상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규제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

계를 요구하는 영역임.

●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정책은 위험 개념과 책임 구조를 재정렬하는 방향에서 점진적·구조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가능함.

- �첫째, 플랫폼 책임의 제도적 구체화가 요구됨.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본 보호 설정(default safety setting)의 명확화,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조정 가능성 확보,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등 체류 시간 확대 설계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연령 확인 체계의 실효성 점검 등은 환경 중심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음.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

치가 아니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임.

- �둘째, 연령 기반 보호 장치는 부모 지원과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디지털 페어런팅 지원을 단순한 정보 제

공을 넘어, 연령별 위험 신호, 플랫폼 설정 방법,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전략, 신고·상담 경로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하는 공적 지원 인프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부모의 조율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 �셋째,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 사용 금지나 규칙 위반 관리에 머무르

기보다, 알고리즘 추천 구조, 위험 콘텐츠 확산 메커니즘, 플랫폼의 수익 모델과 데이터 수집 방식 등을 학습 대상으

로 포함시키는 교육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교사 연수와 표준화된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예방과 사후 대응을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이버폭력, 유해 콘텐츠 노출, 정서적 위기 상

황 발생 시 상담–증거 확보–플랫폼 조치–전문기관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협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사례는 강력한 최소연령 제한이 수정헌법에 의해 제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영국과 프랑스 역시 연령 보증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EU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연령 확인, 알고리

즘 제한, 계정 기반 접근 통제 등은 익명성, 데이터 최소화 원칙,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헌

법적 정합성과 국제 규범을 고려한 단계적 설계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은 단순히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

는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조정하고 책임의 배치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는 강력한 규제 그 자체보다, 플랫폼 책임·집행 구조·부모 지원·교육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

적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 역시 국내 미디어 환경,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체계, 

행정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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